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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13. 11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청 “공공구매협정 국회 제출” (‘13.11.11,

내일신문) 및 靑 “정부조달협정, 대통령 재가후

비준서 WTO 기탁” (‘13.11.11, 연합뉴스)」보도에

대한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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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앞서 일부 프랑스 언론은 “박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부문 조달

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한다고 연설해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

박수갈채를 받았다”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

사이에 논란이 일었다.(13.11.11, 내일신문) 한편, 민주당 허영일

부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 “박 대통령 창조경제의 실체가 ‘공공부문

민영화와 대외개방’이었는지 묻고 싶다‘고 비판했다.(13.11.11,

연합뉴스)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(GPA) 가입

으로 1997.1.1 자로 개방됨.

ㅇ 이로써, 중앙정부기관, 지방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(이하

‘양허기관’)의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시 GPA 43개 회원국에

대해서는 입찰참여가 허용됨.

ㅇ 양허기관의 물품, 서비스(건설서비스 포함) 조달시에만 적용

되며, 투자조치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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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2.3.30. 공공조달의 추가 개방을 위해 개정 GPA가 채택됨.

ㅇ 기존 GPA와 비교시 개정 GPA에서는 전자조달, 과거 수주실적의

입찰참여 조건화 금지 등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으며, 회원국의

개방수준도 높아짐.

ㅇ 우리나라는 EU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분야를 상호 개방함

으로써 우리나라 관련기업의 유럽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

안정성을 확보함.

□ GPA 회원국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(12.3-6, 인니 발리) 계기

개정 GPA 발효를 목표를 현재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중임.

□ 참고로, 정부조달협정은 공기업의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

없음.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이민철 과장(02-2110-4493)


